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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횡행”
인천경찰청, 불법유통 144명 검거 … 농협의 수수료 2% 욕심이 문제

인천지방경찰청은 농민들과 짜고 농업용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켜 면세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유소 업자 김모(42)씨에 대해 11월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에게서 벙커C유를 공짜로 지급받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면세경유 전량을 김씨에게 넘긴 혐

의(사기)로 화훼농민 김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농민 129명을 포함 주유소 직원 등 모두 1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유소 업자 김씨는 2005년 한해 동안 경기도 파주, 일산, 인천 등지에 주유소 6개를 차려놓

고 벙커C유를 공짜로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농민 131명을 포섭해 농민들이 정부에서 배정받은 면세경유 690리

터를 시중에 유통시킨 뒤 면세액 36억원 정도를 환급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10여년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화훼농민들이 온실온도 유지에 사용하는 보일러 연료가 

경유와 벙커C유 2가지이며 벙커C유 가격이 시가의 50％ 수준이어서 벙커C유를 농민에게 공짜로 공급해주면서 

면세액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제도가 농민들이 경유 구입시 농협에 일일이 전표를 

제시해야 하는 기존제도와는 달리 면세유 판매 지정주유소가 전용카드를 일괄보관하면서 농민의 경유 요구량

만큼 결제한 뒤 농협에 신고하고 국세청으로부터 면세액을 환급받는 구조여서 주유업자의 대량 불법유통이 가

능했다고 전했다.

또 면세유 카드 제도를 관리해야 하는 농협이 카드 결제액의 2％인 수수료를 받는 대신 농가를 직접 방문해 

면세유 사용실태를 확인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실사에 그쳐 범행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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